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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불 붙은 ‘평화경제특구법’…다음 주 외통위 
법안소위 논의 예정

경기도 등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토대를 마련할 ‘평화
경제특구법’이 다음 주 다시 한 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
를 전망이다. 지난 14년 동안 여야 간 정쟁의 희생양이 되며 ‘발의-임기만
료 폐기’ 악순환을 반복해온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돌파구를 마련할 수 
있을지 주목된다.

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한 접경지역을 위해 평
화경제특구법을 반드시 제정,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
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

외통위 관계자는 26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“다음 달 1일 열리는 
법안심사소위에서 평화경제특구법 등 통일부 소관 계류 안건이 논의될 예
정”이라고 밝혔다.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평화·통일경제특구법은 총 3건이
다.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(파주갑), 박정 경기도당위원
장(파주을)이 각각 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’을 대
표발의했고,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(동두천·연천)는 ‘통일경제특
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’을 냈다.

평화·통일경제특구법이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건 지난 9월 이후 
두 번째다. 지난 20대 국회 때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
큼 속도전이 예상됐으나, 일부 쟁점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. 무엇보다 
법안소위 위원들은 평화·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
문제 등을 놓고 시각차를 피력했다. 특히 법안소위 위원들이 관계부처 간 
통합 조정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촉구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1일 
소위에서 이를 제시할지 주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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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각에서 한반도 긴장 국면과 관련해 법 제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
있다. 하지만 당장 평화·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특구가 
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일단 
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.

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통화에서 “현재 한반도 평화 시계가 잠시 주춤거린
다고 그 논의를 멈출 수는 없다. 평화경제특구를 정치적으로 봐선 안 된
다”며 “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틔우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긍정적으로 
심사되길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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